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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in Seon Kim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successful issue management by looking at 

issues surrounding energy policy macroscopically and collectively and checking changes 

in issues by period. Text mining techniques, including topic modeling, were used to 

analyze issues by period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ssue, changes in common issues, 

and connection to the meaning of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tents, bu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showed a high rate of 

appearance at all times, and issue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were flowing in two 

branches along with the direction. In addition, the need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s 

emphasized as a countermeasure, and discussions on regional-led energy transition have 

begun in earnest in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otential 

issues such as jobs, energy welfare, and conflict exist. In addition, policy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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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책의 ‘쟁점 관리’(issue management)는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전략적으

로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한다(Heath, 2002). 특히, 현대사회의 정책을 

둘러싼 영향요인의 다원화, 복잡성 등은 쟁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외생적으로 주어지

는 기후변화, 전염병, 안보 등의 이슈와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가치의 대립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20 
8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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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지속적인 정책 주기별 쟁점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책적 특성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

로 급부상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 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어떻

게 전략적으로 쟁점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동반한다(Proka et al., 2018; Thollander et al., 

2019). 에너지 정책의 대표적 특성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을 전제한다는 

것이다(이영석･김병근, 2015; Sendstad, & Chronopoulos, 2020). 이러한 특성은 기후변화의 예측 불

가능성, 기술의 불완전성, 국제정세의 변화, 상호 모순되는 가치의 대립(예: 환경 vs 경제발전) 등으로 

점철된다. 또한, 하나의 쟁점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호 의존성을 띠며 발현됨에 따라 문제해

결의 복잡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Jakimowicz, 2022). 즉, 정치･경제･사회, 에너지 정의,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의존성을 띠며 쟁점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Loorbach(2010)는 

이러한 정책적 특성에 주목하고,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다자적･관리적 접근의 해결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정책과정을 지연시키고, 정책산출을 장기화하는 한계를 갖는다. 

즉, 전략적으로 쟁점이 관리되지 않고, 쟁점 간의 상호 의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쟁점은 정부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다시 제약을 가하며,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문빛･김찬석･이철한, 2013; Peng, 2005).

그러나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쟁점 관리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정 

정책에 초점을 두고 쟁점을 도출한 연구(고경민･정범진, 2012; 박지은･이양기, 2018; Park & 

Yong, 2017 등)는 있으나, 에너지 정책이 갖는 거시적 속성을 고려한 연구는 흔치 않은 상황이다. 

이준서(2020) 등이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쟁점을 탐색하고 있으나, 단기적 시점에서 쟁점

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의 동태적･역동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거시적･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쟁점의 시기별 변

화를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쟁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한다. 즉, 시기별 쟁점을 

‘유형화’(practical taxonomy)하고, 공통으로 등장하는 쟁점별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쟁점의 변화 

양상 및 상호 의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량의 비정형 데이터

로부터 정보를 도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다. 여러 쟁점이 얽히고설킨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공통된 정보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쟁점 연구가 갖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관적이고 객관

화된 쟁점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쟁점은 언론보도와 상호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형성･발전 또는 재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대상은 언론보도로 한정하였다(문빛 외, 

2013; Zhou & Moy, 2007)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정책의제로서 에너지 정책의 특성과 전략적 쟁점 

관리를 논하고 둘째, 국내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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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에너지 정책과 국내 에너지기본계획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위기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

는 잠재적 요인 등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셋째,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수집, 전처리, 분석 방

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와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여론의 추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쟁점 간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일련의 작업은 정부 정책 및 결정을 위한 논의의 범주를 명확히 하며, 성공적인 쟁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의 복잡성과 쟁점 관리

1) 정책의제로서 에너지 정책의 특성

현대사회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속성을 내포한다(Spruijt et al., 2014). 개별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 또는 대립하기도 하며, 행위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기도 

한다. 가령, 과거 과학기술 정책은 ‘기술’에 초점을 두고, 경제사회 영역 밖에서 육성･개발하고, 이

후 경제사회 체제 안으로 들어와 결합･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최영락, 2018). 그러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은 더 이상 특정 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성찰적 토론의 필요 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기술 전문가 외 경제･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 영역도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단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 산업체계의 광범위한 전환을 동반하며, 사회구조의 가치, 이익구조 등의 변화까지 아우른다

(김진선･권향원, 2022; 이준서, 2020; Loorbach, 2010). 이러한 특성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어렵

게 하며, 보다 ‘전략적인’ 관리 활동을 요구한다. 

정책의제로서 에너지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불확실성(uncertainty)

을 내포한다(Beck, 1992; Spruijt et al., 2014). 다양한 정책적 분야를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

적･정치적･경제적･국제적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재

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불확실한 기술, 에너지 안보(세계적 동향),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 방

향의 변동 등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은 정부의 의사

결정을 지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재일･김흥회, 2015). 이렇듯, 잠재적 위기를 

배태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에너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고,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요한다(Goddard & Farrelly, 2018; Kemp et al., 2007; Sovacoo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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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전술한바, 에너지전환은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규칙, 기술적･사회적 관행, 산업 구조 등 

전반의 변화를 꾀하며,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관리적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전환’은 필연적으로 

특정 부문의 창출 또는 쇠락이라는 양면적 속성을 지니며, 전환의 방향성 및 수단에 대한 다양한 이

해와 가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전통에너지 산업의 쇠락과 신규 

에너지산업의 창출을 수반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 노동 등 새로운 정책의제를 양산한다. 또한,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라는 대립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의사결정 및 집행을 어렵게 하는 정책의 복잡성(complexity)과도 결을 같이 한다. 즉,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제 간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의 갈등적 요소를 배제하

기 위해 사회적 수용성, 참여, 갈등관리, 형평성, 에너지 정의 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은 동태적 성격을 띤다(Rotmans et al., 2001; Walker et al., 2010). 이는 

전술한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기인하는 특성으로, 고정적 의제(agenda)가 아닌 외생

적 요인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즉,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발생

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국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관리

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관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변화하

는 속성을 포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듯, 총체적･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에너지 정책은 더 면밀한 전략적 관리를 요한다

(Loorbach, 2010).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층위별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쟁점을 구조화하

며, 어떤 수단을 통해 전환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2) 전략적 쟁점 관리

쟁점 관리(issue management)는 조직의 성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

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Ansoff, 1980). 즉, 조직이 주체가 되어, 특정 문제를 

둘러싼 추세(흐름), 기회, 위협, 잠재요인, 긴급성 등을 진단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조정해 가는 

관리접근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로 설명되는 ‘쟁점’(issue)은 조직이 특정 행동/의사결정을 취할 

때 발생 가능한 사안, 사건, 상태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Hainsworth & Meng, 1988). 필연적으로 

쟁점은 찬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수반하며, 특정 쟁점을 둘러싼 공중의 선호(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신호창, 2013).

Meng(1992)에 따르면, 쟁점은 수명 주기(life cycle)를 따라, 잠재적(potential), 신흥(emerging) 

또는 현재(current), 위기(crisis), 동면(dormant)의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잠재적’ 쟁점은 말 그

대로 조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현상으로서, 향후 특정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점화 사건(triggering event)을 계기로 해당 쟁점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 있

는 요인이 풍부한 특성을 갖는다. ‘신흥’ 쟁점은 조직에 압력을 가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대중

적 논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현재’ 쟁점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쟁점에 대한 인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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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성숙하고 널리 퍼진 상황으로 대중적인 쟁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 단계의 쟁점은 공식

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문제를 인지하고 일정 제약을 가하는 단계로, 쟁점의 오랜 진행으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이 없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동면’ 단계는 쟁점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

는 상태로, 조직은 해당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계이다.

쟁점 관리는 오랫동안 효과적인 PR(public relations)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왔다(Heath, 

2002). 가령, 기업이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취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내외

부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왕재선･김선희(2013), 신호창(2013) 등

은 동 개념을 ‘정책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

에서 적절한 쟁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쟁점은 잠재적 요인이 되어 정부 불신, 정책 실패라

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신호창, 2013).

정책학적 관점에서 쟁점 관리를 재정의하면, 정부가 특정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쟁점을 사전에 발굴･관리함으로써,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책 쟁점은 주기에 따라 새로운 이슈와 결합･확대･재생산되는 특성을 내

재하며, 정치적 이벤트 등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왕재선･김선희, 2013).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 정치･국제･사회적 압력 속에서 진행되는 정책 쟁점은 갈등, 가치의 대립, 논쟁적 

이슈 등과 직면할 수 있기에 해당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식별하고, 어떤 맥락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내외부

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은 언제든 잠재적 또는 동면 단계의 쟁점들을 현재의 쟁점

으로 부상시킬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1)

한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 탄소중립법)에 근거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에

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중･장기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설정하고 그

에 맞는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즉, 동 계획은 에너지 원별, 정책 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9년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이다. 본 과제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력 수급

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 안에는 ① 산업･건물･수송 등 산업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 ②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③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화, ④ 비전력 에너지

의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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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이다. 이는 ‛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

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분산원 전원 활성화를 위한 계통 수용성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즉, 에너지 생산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분산전원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프로슈머형 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 ①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 등의 내용을 포괄하

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② 갈등관리･소통･국민 참여 확대 등의 ‘소통･참여･분권형 거

버넌스 구축’, ③ 에너지복지 내실화, 지원체계 효율화 등의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개선’ 등이 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에

너지믹스’ 방안을 포함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가스 등의 에너지원별 목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 선택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넷째,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해당 과제는‘산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 산업 생

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② 기술경쟁력,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③ 효율 연계산업 육성, ④ 해외진출, 인력 유지 등을 통한 원자력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⑤ 전통에너지 산업(석유, 석탄, 가스 등)의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전통산업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이다.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략

적 방안을 논한다. 즉, 대형 R&D,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 간 또는 에너지산업-타산업 간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장기 관점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

행･평가･개선을 위한 에너지 통계의 내실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표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분야 목표 세부 과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 수요관리 강화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ESS, 스마트그리드 등)
∙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합리성, 소비자 수용성･형평

성, 에너지 안보 고려)
∙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효율적인 에너지믹스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
∙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원전의 안전성, 안전 인력, 에너

지 시설의 지하매설 등 포함)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수요지 인근 분산원 전원 발
전량 비중 확대

∙ 에너지 정책과정의 정보공개, 
소통 확대 및 지자체의 책임･
역할 강화

∙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 강화)

∙ 소통･참여･분권형 거버넌스 구축(갈등관리, 국민 소
통/참여 확대)

∙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개선(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에너
지복지 내실화, 지원체계 효율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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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3. 에너지 정책의 쟁점 연구

역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으로 점철되는 에너지 정책의 쟁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기존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을 ‘총체적･거시적’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자 한 연구이다(이준서, 2020; 함태성, 2022). 가령, 이준서(2020)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은 

더 적극적인 전환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기존 법제 검토를 통한 에너지 정책의 내용과 한계, 

쟁점 등이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정책실행의 근간이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전기요금 인상 등), 원전산업의 경쟁력(수출산업, 

안전관리 등), 정책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함태성(2022)도 탄소중립 법･정책의 쟁점과 과

제를 살펴본다. 에너지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는 국내 탄소중립 ‘법제’를 EU와 비교･검토한 결과, 

탄소중립법의 체계 정립, 원전 정책과 녹색분류체계,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재생에너지와 RE100,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등을 에너지전환의 주요 과제로 제안한다. 이기한 외(2022)는 2015

년부터 2021년까지의 언론보도, 정부부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소, 태양광, 바이오매스, 연료전

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정책의 ‘세부 하위분야’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책의 쟁점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고경민･정범진, 2012; 박지은･이양기, 2018; 박진표, 2021; 신규식 외, 2015; 

신수민･오수빈, 2020; Park & Yong, 2017 등). 이는 개별 에너지원을 둘러싼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상이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여러 갈등 요소로 정치적 특성을 보이는 ‘원자력’ 정책을 둘러

싼 쟁점 연구가 다수 확인된다. 고경민･정범진(2012)은 오랜 논쟁거리였던 원자력의 경제성을 중

심으로 찬반의 양론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쟁의 합리적 해결을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Park & Yong(2017)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와 에너지기본계획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일

관성을 확인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정책적 이슈 및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홍사

균 외(2011)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문가/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원자력발전원의 비중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강화

∙ 효율 연계산업 육성
∙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수출, 인력 등)
∙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공정 고도

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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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쟁점을 고찰한 연구도 목격된다. 예를 들어, 박지

은･이양기(2018)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즉, 보조금 관련 

WTO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 방안, 보조

금협정의 명확한 해석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규식 외(2015)도 성장 동력으로 ‘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정책의 핵심 쟁점 및 트렌드를 분

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 쟁점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에너지자립, 청정개발체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 등이다. 또한, 염미경(2010)은 사례분석을 통해 풍력발전 시설 입지 문제를 둘러싼 

지역 쟁점화 양상을 살펴본다. 그 결과, 시설의 경제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었으

며,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경제성과 더불어, 조망권 침해, 교통 불편, 농어업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함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에너지전환의 규범성을 논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쟁점 연구(홍덕화, 2019), 공정성과 연

계되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둘러싼 법적 쟁점(박진표, 2021), 특정 제도(토지이용규제 등)를 둘러

싼 쟁점 유형화(이순자, 2019)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에너지 정책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쟁점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함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이 갖

는 거시적인 속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범위한 전환 요구,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 등은 총

체적 시각에서 에너지 정책의 쟁점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진선･권향원, 2022; 이준

서, 2020). 이준서(2020) 등이 에너지 정책을 거시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단기적 

시점에서 쟁점을 확인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쟁점 관리 차원

에서 각 쟁점이 어떤 맥락에서 발현되고 있고, 잠재적･현재적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합적인 논

의는 부재하였다.

<표 2> 에너지 정책의 쟁점 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쟁점 사항

이준서
(2020)

에너지 정책 
관련 법제

인식조사
내용분석

∙ 에너지전환 정책의 본질 규명(용어의 명확화)
∙ 정책의 수용성(전기요금 인상 등)
∙ 원전산업의 경쟁력(수출산업, 안전관리 등)
∙ 정책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함태성
(2022)

탄소중립 
관련 법제

비교분석

∙ 탄소중립 법제의 체계 정립 및 정합성 확보
∙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 원전 정책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 재생에너지와 RE100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구축

이기한 외
(2022)

에너지전환 
정책

텍스트마이닝
∙ 키워드의 변화: 원전 → 수소로 확대
∙ 태양광, 배터리, 저탄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주류 산업 간의 높은 연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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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론

1. 자료수집과 범위

본 연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에너지 정책 ‘쟁점’ 및 시기별 쟁점 ‘변화 양상’을 

실질적으로 분류(practical taxonomy)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쟁점 및 추세를 보여

주는 지표로써 ‘언론보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언론보도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선택적으로 정책 프레임을 형성하며, 공중의 태도, 인식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Entman, 1993). 

먼저,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의 “rvest”와 “httr” 패키지를 이용하여 크

롤링(crawling)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탈석탄”, “에너지전환”이다.2) 국내 포

2) 정책 쟁점을 식별하기 위해, ‘기후 위기’, ‘기후변화’ 등보다는 정책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에너
지전환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였다. 기후 위기 등은 국제적 흐름 속에 다양한 내용의 언론보도에서 광범위하
게 등장하고 있어 연구 문제와 정합성이 높은 내용을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고경민
정범진
(2012)

원자력 정책 쟁점분석

∙ 원자력의 경제성 개념에 대한 미합의
∙ 발전원가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장하는 근거자료의 객관화
∙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

이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
∙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 등 

홍사균 외
(2011)

원자력 정책 인식조사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 원자력발전원의 비중 

Park Yong
(2017)

원자력 정책 텍스트마이닝

∙ 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 부지선정 등)
∙ 전력 수급, 기본계획, 공청회, 대책
∙ 고유가에 대비한 원자력의 역할
∙ 원자력산업 수출, 감독 강화
∙ 지진 등 안전성 문제(수용성 확보 필요)

박지은
이양기
(2018)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사례분석
∙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 방안
∙ 보조금협정의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신규식 외
(2015)

신재생에너지 텍스트마이닝

∙ 스마트 그리드 및 태양광 보 사업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 에너지자립, 청정개발체제, 에너지 가격 안정성 

염미경
(2010)

풍력발전
심층면접
인식조사

∙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역의 경제발전 이
슈(경제성과 환경보호의 조화･균형)

∙ 지역사회의 주체적･적극적 참여 유도
이후승
정슬기
(2021)

해상풍력발전 현황분석
∙ 해상풍력 입지와 연계되는 해양생물의 서식역
∙ 해양생물 서식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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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이트인 NAVER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unique 함수를 통해 크롤링 과정에서 중복된 링크는 

제거함으로써,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기별 쟁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로 시점을 구분하였다. 시기는 정책에 변동 및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이벤트’를 기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파리협정’이 발효된 시점부터 탄

소중립 선언 이전 단계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위기로 인식하게 된 발

화점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정책변화 및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의 변화를 예고하는 시발점으

로 이해할 수 있다.3)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쟁점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은 쟁점의 정치화를 통해 특정 쟁점의 관심도를 증폭･확산･변화시키는 지렛대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왕재선･김선희, 2013).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로 귀결됨에 따라 

더 많은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 발효 시점부

터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정책변화의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자

료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자료수집 요약

구분 시기 탄소중립+탈석탄 에너지전환 합계
1 2015.12.12.~2020.10.27 49 778 827
2 2020.10.28.~2022.03.09 782 919 1,701
3 2022.03.09.~2022.11.15 205 1033 3,766

총합 3,766

2. 자료 전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전처리

자료의 전처리(prepocessing) 과정은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정형화’된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으

로, 토큰 분리(tokenization), 품사 식별(Part Of Speech tagging), 불용어(stop word) 제거, 정제

(cleaning) 등의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는 R 프로그램의 KoNLP 및 tm 패키지를 활용한 형태소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SimplePos09 함수를 활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4) 또한, 정책학적 내용을 

3)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C KINDS)의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 탄소중립 선언을 시
점으로 보도량의 큰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명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동사를 활용할 경우,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명사만으로도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며, 동사와 함께 활용할 경우, 명사와 동사가 함께 출현하면서 보
다 풍부한 쟁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감성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형용사의 경우, 추출된 용어의 긍정
/부정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출된 쟁점 등은 비교적 해석의 모호성이 
적어 다양한 명사가 추출됨으로써 보다 풍부한 쟁점을 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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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텍스트 자료를 전처리할 경우,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가 담지 못하는 합성어, 파생어 등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박치성･백두산, 2021). 가령,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은 개별 단어가 아닌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도 별도의 토큰으로 인식되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은 같게 인식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불용어 및 특수단어 오류를 정

제하는 과정은 세 번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 형태소 분석

구분 불용어 오류 특수단어 오류 단어출현
1 163 19 35,505
2 193 18 70,983
3 196 23 51,686

총합 158,220

2) 분석방법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 단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시기별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과 ‘동시 출현단어 분석’(Co-Occurence Analysis)을 수행하였

다. ① 먼저, 토픽 모델링은 다량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공통된 정보를 도출･분류하는 기법으로서, 

여기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다. LDA는 문서 집합 

내에 모든 개별 문서들이 특정한 수(k)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토픽에 여러 단어가 서로 다

른 확률로 분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김영욱 외, 2017). 일반적으로 특정한 수(k)는 혼잡

도(perplexity), 일관성(coherence) 등을 기반하여 연구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Chang et al., 

2009). 본 연구는 혼잡도와 IDM을 활용하여 최적의 k값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② 해당 쟁점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동시 출현단어 분석을 병행하였다. 텍스트 분석에서 단

어가 갖는 의미는 주변 단어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Yan, et al., 2013; 박치성･백두산, 

2021). 동시 출현단어 분석은 텍스트 내에 함께 출현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적 근접성이 

높은 단어를 식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시기별 쟁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시 출현단어 분석 기반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수행하

였다. 즉, 앞선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쟁점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키워드를 선별하고, 추출

된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문안나･이신행, 2020). 이는 시

기별 공통으로 출현한 쟁점이 각각 어떤 단어들과 의미적 근접성을 띠고 있는지 측정함으로써, 공

통 이슈가 시기별 보이는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해당 쟁점에 등장한 상위 

10개의 키워드 가운데, 전체 텍스트에서 등장한 빈도(overall term frequency)에서 해당 선택된 쟁

점에서 등장한 빈도(estimated term frequency within the selected topic)의 비율이 높은 단어를 

핵심어로 선정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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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시기별 쟁점

1) 탄소중립 선언 이전

탄소중립 선언 이전, 주요 쟁점은 ① 월성1호기 조기 폐쇄(30.2%), ② 에너지전환의 방향성/목표

(26.5%), ③ 에너지전환의 대응방안(23.8%), ④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19.5%)으로 도출되었다. 복

잡도 지수와 ID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토픽의 수는 4개, 35,505단어가 출현하였다. 구체

적인 토픽별 내용 및 동시 출현단어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토픽별 주요 단어(탄소중립 선언 이전)

토픽 주요 단어

Topic 1
감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원전, 국회, 감사결과, 한수원, 산업부, 탈원전, 정부, 타당성, 
에너지전환, 자료, 가동중단, 안전성, 논란, 청와대, 2018년, 감사장, 삭제, 신한울, 대통령, 수용
성, 가동, 요구, 주장, 이사회, 야당, 근거

Topic 2
석탄, 정부,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응, 투자, 미국, 감축, 원전, 목표, 국가, 에너지전환, 
비중, 비용, 2050년, 중국, 2030년, 탄소, 전력, 경제, 산업, 변화, 수준, 선언, 생산, 전망, 풍력, 확
대, 탄소중립

Topic 3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소, 에너지전환, 기술혁신, 정부, 확대, 전기요금, 기업, 구축, RE100, 대
응, 개발, 산업, 풍력, 뉴딜, 보급, 전력, 지원, 공급, 친환경, 기반, 설치, 미세먼지, 설비, 중심, 목
표, 지역, 활용, 산업부

Topic 4
뉴딜, 지역, 일자리, 에너지전환, 국회, 예산, 정부, 대응, 국제, 연구, 지원, 미래, 시민, 강조, 경제, 
강화, 창출, 목표, 참여, 기술혁신, 협력, 사회, 노력, 전문가, 논의, 회의, 수립, 선정, 투자, 인식

동시 출현단어 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슈는 첫째,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였다. 문

5) 상관관계 지수(phi coefficient)는 02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0.3(문안나･이신행, 2020), 0.5(박치성･신
나리, 2021)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쟁점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풍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0.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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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는 쟁점으로 조기 폐쇄의 타당성, 산업부의 관련 자료 삭제, 원전

의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이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및 목

표이다. 해당 시기의 핵심 에너지 정책의 이슈는 ‘석탄’의 감축이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 감소, 국가 단위의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기존의 에너지원(석탄)에서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의 전환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즉,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기반 

구축, 전기요금, 산업 측면의 대응(예, RE100) 등의 단어가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쟁점이다. 소용량 발전 에너지 체계를 이루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역 단위의 

역할, 수용성 등을 강조한다(이준서, 2020; Lawhon & Murphy, 2012). 또한, 전통에너지 산업의 퇴

역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전문가/시민 등의 참여, 지역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자 등의 

단어가 함께 출현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일부 결

을 같이한다.

2) 탄소중립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이 선언된 이후의 시기는 총 6개의 토픽 주제가 발견되었으며, 최종 70,983

개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주요 쟁점은 ① 탄소중립 시나리오(23.3%), ②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17.8%), ③ 에너지전환의 대응방안(17%), ④ 원자력발전소의 기능(15.6%), ⑤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15%), ⑥ 기업의 에너지전환(11.4%)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탄소중립의 방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한 단어가 쟁점을 이루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추세 속에 등장한 탄소중립, 배출량 

감축, 국제사회의 대응, 감축의 시점, 참여, 합의 등의 연관어가 확인되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

오의 참고사례로 활용된 영국 등의 키워드도 함께 등장하였다. 둘째,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관련

한 쟁점이다. 가령, 에너지전환으로 야기되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와 관련한 천연가스, 비용, 유럽의 에너지 수급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셋

째, 에너지전환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생산, 협약, 설비, 전력 등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였다. 넷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정

치적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다섯째, 지역 에너지전환에 관한 쟁점이다. 국가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이 논의되던 것에서 충남 등 ‘지역’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일자리 감소,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이 함께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주

축이 된 에너지전환 관련 쟁점이 도출되었다. 해당 쟁점은 투자, 금융, RE100, 전략, 기업의 사회적 

활동, 적극적 참여 등과 관련한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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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픽별 주요 단어(탄소중립 선언 이후)

토픽 주요 단어

Topic 5
탄소중립, 석탄, 탄소, 목표, 배출량, 감축, 국제, 대응, 산업, 기후변화, 시나리오, 달성, 기술혁신, 
재생에너지, 기업, 배출, 영국, 중단, 구체적, 합의, 참여, 신규, 내용, 지원, 확대, 40, 탄소중립위원
회, 2018년, 시점, 2030

Topic 6
전력, 재생에너지, 석탄, 전기요금, 가격, 미국, 유럽, 태양광, 러시아, 비용, 중국, 국제, 공급, 가스, 
시장, 에너지전환, 수요, 생산, 천연가스, 의존, 풍력, 발전량, 전망, 독일, 확대, 인상, 규모, 증가, 
기준, 설비

Topic 7
기술혁신, 수소, 탄소중립, 개발, 에너지전환, 구축, 재생에너지, 친환경, 협력, 탄소, 기반, 확대, 협
약, 강화, 대응, 국제, 설비, 전력, 공급, 산업, 산업부, 생산, 운영, 지원, 발전소, 시멘트, 동서발전, 
미래, 확보, 지역

Topic 8
원전, 대선, 공약, 탈원전, 기술혁신, 이재명, 국제, 민주당, 국민, 윤석열, 청와대, 대선후보, 공급, 
정치, 수명, 에너지전환, 지적, 필요, 발언, 의원, 미래, 주력, 신규, 산업부, 안전성, 비판, 대표, 재
생에너지, 확보, 활용

Topic 9
지역, 산업, 일자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지원, 에너지전환, 참여, 충남, 전력, 기회, 대한민국, 시
민, 주민, 전국, 기업, 경제, 국제, 성장, 확대, 디지털, 혁신, 미래, 조성, 도시, 구축, 태양광, 지자
체, 전략, 청년

Topic 6
기업, 투자, 국제, 금융, 경영, 친환경, RE100, 재생에너지, ESG, 지원, 참여, 환경, 기준, 탄소중립, 
규모, 목표, 전략, 자산, KB, 사회적, 활동, 사용, 확대, 금융기관, 전력, 대출, 가입, 대표, 적극, 자금

동시 출현단어 네트워크

3)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교체는 주요 정책변화의 예측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에너지전환 쟁점을 분석한 결과, 5개의 토픽에 51,686개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구체적 쟁

점은 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25.5%), ②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24%), ③ 기업 차원의 

에너지전환(19.2%), ④ 에너지전환의 방향성(16%), ⑤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15.3%)이다. 아래의 

<표 7>은 쟁점별 주요 단어 및 동시 출현단어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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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토픽별 주요 단어(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토픽 주요 단어

Topic 10
원전, 정부, 석탄, 러시아, 미국, 유럽, 가격, 비중, 재생에너지, 안보, 가스, 공급, 발전, 우크라이
나, 투자, 천연가스, 건설, 계획, 전쟁, 시장, 의존도, 수요, 수출, 상승, 에너지전환, 탈원전, 
2030, 독일, 석유, 전기요금

Topic 11
재생에너지, 기업, RE100, 전력, 배출, 태양광, 기술혁신, 탄소중립, 온실가스, 생산, 목표, 세계, 
달성, 발전, 수소, 2050, 2030, 투자, 친환경, 전환, 감축, 계획, LG, 개발, 삼성전자, 기준, 풍력, 
탄소, 전기, 확대

Topic 12
기술혁신, 기업,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세계, 추진, 협력, 구축, 친환경, 강화, 지원, 다양한, 경
영, 전략, 확대, 시장, 개발, ESG, 산업, 기반, 기회, 역할, 수소, 투자, 공급망, 참여, 동서발전, 미
래, 중소기업, 계획

Topic 13
정부, 탄소중립, 산업부, 재생에너지, 방향, 국민, 전기요금, 확대, 원전, 대통령, 에너지전환, 기
술혁신, 전력, 의원, 산업, 미래, 대응, 윤석열, 국회, 국제, 지원, 세계, 녹색성장, 문재인, 합리적, 
목표, 과제, 감축, 강화, 기업

Topic 14
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주민, 풍력, 일자리, 전기, 발전소, 마을, 자립, 전환, 충
남, 전국, 덴마크, 시민, 과정, 참여, 환경, 추진, 지자체, 기후, 정부, 대응, 발전, 탄소중립, 도시, 
시설, 정의로운 전환, 조성

동시 출현단어 네트워크

쟁점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수입의존도, 천연가스, 공급 등의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

한 대안으로 원전(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복잡하

고 불확실한 속성을 내포하며, 국제사회와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Jakimowicz, 2022; 

Spruijt et al., 2014). 둘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었다.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되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RE100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기

업 차원의 에너지전환이다. 해당 쟁점은 세계적 변화 속에 ESG 경영, 기업의 역할, 수소 산업의 확대, 

수소 산업 기반의 기술혁신, 개발 등에 대한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넷째, 대통령 선거 이후 에너지 정

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전(前) 정권에서 세워놓은 목표에 대한 재논

의, 산업(기업) 기반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이다. 분산형 에너지원

과 관련한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논의, 에너지 자립마을, 탄소중립 도시 등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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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있는 덴마크의 사례도 목격되었다. 이

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불평등을 다루는 정의로운 전환, 시민, 

참여 등에 대한 키워드도 확인된다.

2. 쟁점별 변화분석

본 절(節)에서는 시기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즉, 토픽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단어를 주축으로 해당 단어와 함께 사용된 ‘연관어’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통해 시기별 동일한 쟁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잠재적 쟁점을 발견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단

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1)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에너지전환의 방향성/목표에 대한 쟁점은 모든 시기에서 발견되었다. 정책의 방향성/목표는 정

책 ‘기조’를 담고 있는바, 시기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살펴보았다. 

첫째, 탄소중립 선언 이전,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에서는 석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핵심 키워

드로 추출하고, 의미적 관련성이 높은 연관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방향성이 도출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는 탄소, 목표, 석탄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해당 쟁점에 담긴 의미

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동 쟁점에서는 에너지전환의 목표가 수치화, 연도 설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상향 조정된 내용, 탄

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어가 등장하고 있었다. 더불어, 석탄발전소의 중

단이라는 구체화된 목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성은 산업부, 방향, 국민을 주요 단어로 설정하였

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시기와는 달리, ‘원전’이 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핵심 단어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정이라는 키워드도 방향과 일정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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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탄소중립 선언 이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전환의 대응방안

설정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시기별 대응방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대응방안은 일종의 ‘정책 수단’으로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edung, 2017). 이는 시대적 상황과 정권 등이 지향하는 가치, 중요도 등에 따라 수단(대응방안)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탄소중립 선언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대응방안 쟁점에서는 재생에

너지, 태양광, 수소를 핵심 단어로 설정하였다. 해당 키워드의 의미적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온실

가스 감축(Topic 2: 방향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술혁신, 산업 기반 구축, 

투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부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으로 야기되는 전기요

금, 일자리 등도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는 기술혁신, 수소, 개발을 중심으로 의미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NDC 달성, 탄소중립 시나리오(Topic 7: 방향성)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가령,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혁신, 개발, 산업 기반(인프라) 등의 연관어가 

등장하였으며, 수소 생산, 전기자동차, 기업 협력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핵심 키워드는 전력, 재생에너지, RE100이다. 특이점은 목표 달성

을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대응방안의 이행 주체로서 기업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너지믹스)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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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전환의 대응방안

탄소중립 선언 이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 시기별 공통된 쟁점: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에서 ‘지역사회’의 역할도 핵심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용량 발전에너지 체계

를 갖는 분산형 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 에너

지산업의 쇠퇴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지역적 이슈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진선･권향원, 

2022). 

첫째, 탄소중립 선언 이전은 지역사회 쟁점과 높은 관련성을 띠는 뉴딜, 지역, 일자리를 선정하

고, 이와 관련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발

생하는 일자리 소멸에 대한 대응,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성을 보이며, 일자리의 문제는 

에너지전환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잠재적 쟁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지역, 주민이다. 도출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지역과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충남 등의 지역명과 참여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단

위에서 본격화되는 에너지전환의 이행 수단으로 태양광의 설치 이슈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특이점은 일자리가 선거와 맞물려 공약 등과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일자리, 주민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은 에너

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추진, 참여, 역할 등이 높은 의미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지

역과 일자리를 매개하는 중심, 경제, 과정 등의 키워드도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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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기별 공통된 쟁점: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선언 이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4) 시기별 공통된 쟁점: 기업의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을 동반하는 에너지전환은 ‘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점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이며,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술한 토픽 분석 결과에서 기업 차원의 에너지전환 쟁점(토픽 

12)이 약 20%를 차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첫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의 주축 키워드는 기업, 투자, 금융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는 ESG, 

RE100 등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 참여, 사회적 역할,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투

자, 지원 등에 대한 키워드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는 기업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쟁점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기술혁신, 기업, 협력이었다. 즉, 기업을 매개하여 협력, 수출, 참

여, 강화, 시장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으며, 탄소포집, 수소 등과 연계된 기업의 기술혁신 등도 

발견할 수 있다. 

<표 11> 시기별 공통된 쟁점: 기업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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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여,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화

된 쟁점으로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재

생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쟁점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는 전력, 전기요금, 가격이 핵심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해

당 주제와 상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탄소중립의 대응방안으로 지목되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등

이 출현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이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이슈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요금은 탈원전과도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은 원전, 석탄, 러시아가 중심단어로 도출되

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전력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된 영향이 크며, 공급 안

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이 급부상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원전은 비중, 산

업, 안보, 건설, 수출 등의 키워드와 의미구조를 드러내고 있었다.

<표 12> 시기별 공통된 쟁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6) 특정 시기에서 나타난 쟁점

이하의 내용은 특정 시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쟁점으로 ① 탄소중립 선언 이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② 탄소중립 선언 이후: 원전의 가능성이 있다. 먼저, 탄소중립 선언 이전의 원전 조기 폐쇄 

이슈는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 이슈가 혼재되어 진행됨에 따라 관심도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해

당 키워드는 탈원전, 한수원, 산업부, 감사결과, 타당성 등과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는 원전, 탈원전, 대선이 핵심 키워드였으며,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

로 탈원전에 대한 쟁점이 촉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탈원전은 비판, 전기요금, 인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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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과 원전은 우크라이나, 가능성, 전력 등의 키워드와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표 13> 특정 시기의 쟁점

탄소중립 선언 이전: 원전 조기 폐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원전의 가능성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비롯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언론보도에 나타난 에너지전환 정책

의 시기별 쟁점을 식별하고, 공통으로 도출된 쟁점의 변화 및 쟁점의 의미 연계성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방향성’은 내용의 상이함은 존재하나, 모든 시기에

서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초기 목표는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

가 주를 이루었다면,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목표의 구체화, 로드맵, 대응방안으로 구체적인 기술

혁신, 지원 등의 단어가 등장하였다. 특이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원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합리

성,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후속 정책목표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김진선･권향

원, 2022). 또한, 정책의 ‘외생적’ 요인으로 에너지 안보, 공급의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의 쟁점이 

등장한 것과도 결을 같이 한다.

둘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은 두 갈래의 쟁점으로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대선, 감사결과 

등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쟁점은 안정성, 수용성 등의 논의와 병렬적으로 논

의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 및 수단(원전)에 대한 정치적 논쟁뿐만 아니라, 합리적･과학적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이 결부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셋째, 대응방안으로서, ‘기술혁신’이 높은 출현 빈도로 등장하였다. 기술혁신을 통한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새로운 기회 창출,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

다. 또한,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플랫폼 구축,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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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앙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으로 소폭 변화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즉, 국

가적 차원의 뉴딜사업 중심에서 에너지자립 마을, 주민, 지역, 지자체 등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의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지역과 ‘일자리’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전기요금 관련 쟁점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었다. 초기 에너지원 변화과정에서 소극적

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

였다, 재생에너지의 공급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에 대한 체계적 논

의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일자리 쟁점이 현재의 쟁점에서 잠재적 쟁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

리 쟁점은 뉴딜, 인프라 구축, 경제 성장 등(시기 I), 일자리 소멸,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시기 II)과 

함께 등장하다가, 시기 III에서 주변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 미해결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복지, 갈등에 대한 쟁점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력계통 확보 등이 

새롭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수용성, 갈등에 대한 쟁점은 정책을 지

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잠재적 요인을 발굴하고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화된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 간의 연계성을 탐

색함으로써, 전환정책의 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성공적인 쟁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였다는 데 높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다만, 실무적 함의에 목표를 두고 있어,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학문적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댓글, 정부부처 자료 등 자료의 다각화를 통해 쟁점의 구체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

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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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에너지 정책의 쟁점 관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시기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거시적･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시기별 쟁점 변화를 확인

함으로써 성공적인 쟁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객관적이고 일관

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비롯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① 시기별 쟁점 및 

쟁점별 특성, ② 공통으로 도출된 쟁점의 변화 및 쟁점의 의미 연계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용의 상이함은 있으나, 정책의 ‘방향성’은 모든 시기에서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원전과 관련한 쟁점이 방향성과 함께 2가지의 갈래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대응방안으로 기술혁

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자리, 에너지복지, 갈등 등에 대한 잠재적 쟁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

다. 이에 더하여,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주제어: 에너지전환, 쟁점 관리, 정책변화,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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